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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증금 청구 

청구(원급에 덧볼여 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급을 함께 지급할 것을 겹우) 

L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01 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시킨 소장부부 

승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깊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나조판례] 갑 :：식이사가 을 주식이사와 불품공급계약을 체결히면서 읍 회사에 톨품내금 정산을 

위한보층금읍시급하였고. -/．후을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게시되어 관리안이 

계속 공급히기로 현의하였:네. 계약기간이 안료한 후 갑 이시가 을 회사론 상내로 보층금 반흰옵 

구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巳언에 비추어 답 이시가 을 희사야 시급한 보층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폼내금 지급에 강망퇴므로. 위 보~~-급은 물품내금에 대한 

선급급의 성직을 가지고. 다라서 갑 희시의 읍 희사예 대산 보충금반환채권은 을 희시의 갑 회사예 

내한 물품내금채권과 이행 • 존속상 견린성 읍 갖立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 

로. 채무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세179조 세 1항 세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입삽판결이 정당하다간 한 시 대(대법 일 2021. 1. H. 선고 2018다255143 판결) 

O 보층금 청구(응용당 어율0i 시간별로 다루 경우) 

1. 피고는 귄고에 게 1162,000,000원 밋 이에 대창 2003. 6. 24.부터 이 시 저 소장 부부의 

송난일까지는 연 5%, 그타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마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2. 소송바용은 피고기 부담감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t;, 
,. ….- ,’ '` • ,.～선짝 '" • -·· •• ,. ..---· • -·-·--' •• 

] 丁 건성공제소합아 발급하는 계야보증서이 성서 멋 그 보증o: 대상 

긴성:제소합이 구 건성궁재소합법(1993. 12. 10. 법륭 세,1GOO호로 개성니기 천어 것) 제2소 6호에 

따나 소합원인 공사소급인에게 밥급하누 계약보죽서는 걸국 공사도금계야시 통상 수급인아 노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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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 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 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 행 과 

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것이다. 

@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하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선급급을 지급받은 다음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 해제되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한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 보증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00공영개발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 :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00건설에게 

22,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0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참조판례] 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 성질 및 주계약상의 이행기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 

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 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예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블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지급유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촌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공200] 상.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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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증금등 청구(본소) • 시설대여료 청구(반소) 
(본 소) 

연대하여 2015. 12.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구를 수령힐 때까지 매월 : 

1. ,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논을 지 급하라. 

* 변경 후 상구취지 : 인고에세 피고 제일발전리스주식회시는 병지 목록 기재 기구를 

수령합 .마 동시에 l, fi 15,000원, 피고틀은 인내하여 201:). 12. 3.부터 2016. 7. 13.까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감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틀이 부담한기. 

3. 재 1 항은 사집행할 수 있다+ 
』 `--

(만 소) 

1. 인고(반소피고)논 피고(반소원고) 재일발천리스에게 34,4 :53~635원 및 이에 내 

2013. G. 1.부 F1 다 갚는 날까지 연 l8%이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나, 

2. 소송미용은 원고(반1흡기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찬;F판례J I工 시실대여(리스)계악의 법적 성질 

시신대여(리스)는 시실대여회사가 대여 사실 아용자가 선성한 특정물건음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어 대한 직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가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길저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송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간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자계약과 유사하나 그 

신길은 물적급융이고 임대자계약과는 여린 가지 다른 녹질이 있기 때눈에 시실게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사 이에 대하이논 민박의 임대차에 판한 규정아 바로 직용되자는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입은 ??]디나 손하액이 불분명힌 경우의 법위의 조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안성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현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디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충을 혹一,: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음 성리판 

난해야 합댜(대법원 1986.8.19. 선」!. 84다카504 년경 ) 

§ 보증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AtOI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7 
1. 기고둘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96,865원 및 워 돈 중 17,488,:)1託원에 대하여 

2007. 8. 2신부터, 31,883,910원에 대하어는 같은 해 9. 28. 부터, 6,205,000원에 대하 

여는 감은 해 10.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더 율로 계산현 돈읍 시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둘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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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원고에게 310,030,000원 및 그중 154,550,000원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19%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55,480,000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9%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답일까지 

19%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거래은행이 새로운 주거래은행으로 
부터 대출채권의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그 지급보증서상 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최종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 종전 주거래은행이 지급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마지막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한 후 보증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이를 연장하는 취지로 지급보증서를 바꾸어 왔고, 나아가 지급보 

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라는 내용으로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파산 • 화의개시, 희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과 같은 이른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보증서상에 기재된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사례 

@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새로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승인하거나 보증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 

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8028 판결, 공1999 
하, 2057) 

0 공사계약보증금등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구하는 

L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i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I 

[참조판례]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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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지의 성부 내지 더] 대합 적당한 감액의 법위릅 판단히'도노 데 있어서는, 법인이 구체직 

하는 때. :r1·· 사실삽의 변론꿍결 당시릅 기군으로 하여 ! 사이에 방생한 위와 

사장을 중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해제로 인한 인상피복의무의 범위 

계약해제의 효과로시의 원상회복의무릎 규정한 만법 세548조제 1 항 본뮤은 부당하득에 관한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깃이어서* 그 이익반환의 범읽는 이연의 현혼여부나 선의, 아의에 

특난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깃이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8다 
4]175 판결) 

0 감리비예치보증금 청 
--------~--

원고에게 218,000,000원 및 위 돈 중 19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3부터 어 사건 소장 무본 송달인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구취지 

확장 및 원인정정 신청서 부뷰 송달 다읍 날부터 다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있다. 

날까지 연 12%의 비 

[참조판례] 채무사가 기촌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들 변세하지 아나하여 체무붕이행상태에 빠건 

야 가촌 재무의 지급은 위하여 여읍옵 방행한 경우, 가촌채무의 변섀 1드가 어옵에 가재된 만기 

민경되논지 여부 

재권지가 가촌 채무의 지급훌 휘하여 그 채무의 이 행가사 도래하가 전에 마리 그. 채무의 면세기보다 

후의 일자기 만기로 된 어 옵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오로 기촌 체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나立 불 경우가 있을 수 있꼬 이 때 기촌 채무의 변세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봅 것이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군 체부으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궁 

이행 상태에 빠긴 다음에 가촌 채무의 지급옹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농일하게 볼 

수는 없다.（다법원 2000. 7. 28. 선고 200(）다]6367 판결, 공20()() 하, 1942) 

0 감리비보증금 청구(응용형, 이 경우) 

1. 파고는 원고에 게 180J06,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요 11. 1 

는 연 6%의, 그다옵 날부터 다 갚논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융로 계산한 논을 지급하 

라. 

2. 수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세 1 항은 7~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공사/〈:행자회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 • 증난민 경우, 공사시행자는 감리자에게 전체 공정 
의 진행비율이 아닌 감리가 승난던 난까지의 감리일수으} 비율에 따라 예정된 갑리바를 지급해야 

젠다고 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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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9 제4항은 "감니사암 교체어1 따론 감리비익 정산은 건축공정에 따 

바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리자촉의 사정으로 인하여 감리자가 교체될 경우 

감리비의 정산군세에 내바하여 둔 규정임 뿐이므로 감리자측의 사정아 아난 공사시행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시간이 연장되고 또 공사사 중단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간정이 아니며. 그와 감은 

경우예논二1 공사의 공정룹과 관계없이 '공사감리는 분 l1별로 나누07 시급하디 사업주체는 매 분기 

다음달 10.까지 이름 감리사에게 지급하여야 인다.”고 힌 갇은법시행규칙 재22조의7 세 3항회 규정 

및 공시)：행사의 사정에 의해 공정률이 기준 공정률에 미달하논 경우에도 :사시행자는 갑리사에개 

악정한 감리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한 감리자와 공사시행자 사이의 간리용역계약언 내용예 따라 

감니사가 감라를 중난한 난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감리시예개 지급하기로 예정된 감리바를 

지급합 의무가 있다고 힌 사례.（대전지법 1999. 2. 소 선고 98가합110259 판결) 

0 사업보증금반환 청구(응용형, 이 기간별로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562,613원 멋 그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5,부 ; 
터 4홉정부본 송달인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난까지 연 12%의,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5.부터 디 갚는 날까지 연 12%의, 232,562.613 

원에 대하여는 소정부본 송답 다유 날부타 냐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겁하라. 

i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 3. 재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감조판례] ,\T) 지하도 개 설사업 어 긴간 두자사업사로 선정된 사가 시 급한 사업보층금을 조건부 

층여로 본 시례 

(2.l ‘(.1〉'항에 있어 그 사업보중급을 귿융기관에 여1 치한 겅우 지방사치단체의 예치금에 대현 이자 

만흰의무으] 유무와 _] 법위 결정 

‘(L’의 겅우, 예치된 사업보중금 등에서 발생한 이사기 시에 귀속된다논 시의 재무회 계규칙이 시 

대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장규칙예 불과하여 민간 두사사업사를 구속하는 법규적 성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사업보층급을 예치현 만간 투자시업시: 선문간설업체로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부산 등지에서 이머 여러 차례 이와 갇은 유형의 사업을 시행한 겅협이 었고, 

앞서 본 새무희계규칙은 이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희 서에도 공통 니는 것으로 볼 여시 

가 없시 이니한바, 과인 민간투사사업자사 지망자치단체에 보증금 등을 예치현 니옵〕 사업을 시행한 

깅우에 사업 종료 후 :T 예치급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은 사례가 없니민, 이 계약 당시 비목 

명시적으로 이지의 주속에 대한 악정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시에 귀속시 

키기로 하는 묵시적안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시기 이와 갇이 도시계획사설사업을 

하는 경우 만간 두자사업사로부터 시급받는 사업보충금을 동 상 어떻게 보관 • 사용하여 왔는지, 

이 사건에서 던간 투시사업자의 사업보총금을 공급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정기예금 계좌에 입 

개 된 겅위, 또 민간 두사사업사가 ～止/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자 여부 등에 관하여 섭리합으로써 

민간투자사업시가지급한사업보궁금의 성격상 ! 예치기간중동상적으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을 심리 • 판난하여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 

31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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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급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경우) 

소변경신청서 

비율로 계산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4. 21.자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 있댜 

[참조판례]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의 내용과 그 보증 범위의 결정 방법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의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 

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 

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한 은행은 거래처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지급보증계약은 통상 은행이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의 서면에 보증 의사표시를 하여 

피보증인인 거래처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보증 범위는 지급보중서 

등에 표시된 보증 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7784 판결)` 

0 계약보증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이 사건 

송달일까지의 연 19.9%의, 그다음 날부터 다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날까지의 연 12%의, 각 비율로 

[참조판례] 따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 1항 제 1호의 '계약보증’의 내용 

계약보증에 관한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제8조 제 1항 제 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이 정하는 계약보증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는 

보증하고, 만약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재무의 이행을 계약보층금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이다令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 1항의 계약보증에 있어서 그 보층서의 보층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 

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안의 채무불이 행으로 안하여 

도금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곧바로 그 보증서의 보증급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 및 

도급안이 그 보증서의 보종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 

약에 그 도급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층급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초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에 관하여 구 건설공제조합법이 정하는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 

여 곧바로 위 보증서의 보층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도급인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당초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재무의 존재와 그 재무액을 입층하여 그 범위 안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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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 및 종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 

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룰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O 이행보증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 지급요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24,4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지는 연 6%, 그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시행 당시 건설공제조합의 전문건설업자로서 조합원인자를 위한 

보증채무가 당연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같은 법시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개시일 전에 피보층인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부칙 제5조는 "건설공제조합이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 의무는 조합의 업무개시일로부터조합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건설업자로서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는 

조합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시행당시 건설 

공제조합이 전문건설업자로서 조합원인 자의 채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이미 부담하고 있던 보층채 

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승계되는 것이고, 위 법 시행 후 전문건설공 

제조합의 업무개시일 전에 피보증인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15560 판결) 

[참조판례]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한 보층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보증채권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하는 보층에 있어서의 보증관계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되는 

보층위탁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보층채권자 

를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이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보증관계의 해소를 위한 보증 취소의 의사표시는 보증울 신청한 자에 

불과한 조합원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라 보증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신청의 상고심에서의 허용 여부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 

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 심리절차를 이용하여 그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반소나 

별소를 제기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로서, 그 신청은 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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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에 대하여 불복옵 제기합과 아울러 본안응 집리하고 있는 성소싱에서 二 변론종결 찬에 합이 

이고, 그 신청의 이유인 사신의 긴술 및 그 딩부의 판단을 워하여시는 소송예 준하여 변론이 

실요화 것인데, 상고섭은 법률섭이어서 간연 집행에 의하여 어떠한 ̀z1급이 이훈생되었으떠 어느 범위 

의 손해가 있었는가 등의 사실관계릎 섭리 확성한 수 없기 때문에 신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 

계에 댜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서실신건를 요하지 아니하는 성우릅 제의하고는 가집행신고 

로 인한 지급몽의 반환선정은 상고신에서는 원칙적으도 준용되지 아니한다.（다법인 1999.11.26. 
선고 99다:16617 파결) 

O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기본형, 원남에 덧문여 이자나 지연손해 
구하：：：：： 경우)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 

. 피 고는 원고에 게 405,790,000원 

다 갔는 날까지 연 1 %%의 비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항은 시집행 할 수 있나. 
』" 쓴` * .,,, ••• 、---------------

나조판례: 세3자를 이행보조사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핥 수 있는지 여부 

채부의 변세는 언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세3사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잘상 반 r`소시 변세자 

본안의 행위에 의해서만 사급한 것이 아닌 아상 세3자를 이행보조지 내시 이행대행시로 사용하여 

대위면세할 수도 있터.（내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jJ 

5 입찰보증금 청구(기본형, 
구하는 경우) 

금에 덧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읍 함께 지급할 것 

고는 워고에 게 :200,000,000원 밋 이 에 대 

12%의 비융로 계산한 논을 지급파라. 

소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디를 

날까지 연 

3. 계]. 가집행할 있댜 

[감조판례] ]>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본사례 

한국도지가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간한 거＼약체결의무 불여행에 대한입 

정한 약판조항이 뉴'-효인지 어부 

한국토자가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제한경쟁입합에서 투가복적 01 없이 입찰에 찹가타였다 

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유만으로七 개약체결의무를 불이챙한 맨에 대하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그 경쳉임철이 비독 정석계약이 체결되가 전의 예약단계아기는 하나 간 당人` 

하여금 계약세결의? 불이행"..로 인한 손해버상액으로 입걸까액으] 5% 이상을 예정하였다고 
그것이 거대간했상 부당하게 과중학다고 꼬가 어라운 집, 정부누자기관관라기본법 제20조 제2항, 

정부두자가관회계규정 제190조 제 1 앙, 제2 항, 제 6항도 정부두자기관이 경쟁일찰을 실시하는 정유 

에 입선급액의 5% 이상을 입찰보중금으로 납부착게 하고, 이 경 ?」 나갈자칵 계악운-～ 제결하지 아니한 
！갑에는 당해 입잘노충급을 투자기관에 귀속서키도목 국정하고 있는 깁 이 사견 경쟁입찰의 경우 

•• 『f"" ••••• 

입찰노충금의 성각을 손해태상액의 예정 

중급의 공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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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위자가 입찰에 참가하면 2, 3 순위사는 입찰 기회가 박탈되고 재입찰옵 해야 하며 

달리 계약옵 체결하지 않을 경 우 이후 분양기회믈 박달하는 등의 세새수단이 없논 점 등에 비추어 

계약체결의부 붕이행시 입잘보：군을 공사에 귀속시키는 악관조항은 약관의규세에관한법률 세8조. 

세6조에 반하지 아니하는 전부 유효한 것이나(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0 연대보층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天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0,8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담 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언 12%의 비율로 계산집 돈을 지급하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연대1l1종인 겹 물상보중인 수유의 부동선이 압류된 경우 압류사실을 통지하치 않더라 

도 사효중단의 효릭아 발생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겹 불상나중인 소유의 담보 부불산에 대하이 임의경매의 신청을 하여 정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L)하더라도 연대보증인 

겹 물상보숭인에 대하여 시효의 승단을 주창할 수 있다, 

위 따'항의 경우 주재무의 시효충난 여 

서효의 총탄은 시효중난행위에 라여한 당사사 멋 그 승계인 사이애 효려이 있는 것이므로 위 ‘(〕〉'항과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검 믈상보증안은 보증세무이 부종성에 따라 주재무가 시효로 소명니었음 

을 주장할 수는 있는 것으로서흘 주XF무자에 대한 시효중난어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겹 물상보 

증인에 대한 入〕효중난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재무까지 시효충단되었다고 찰 수는 없다. 

(입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음 갖가 위한 경마가}시결정의 통지방법 

경매진가에서 이해관가인인 '"1-채무자에게 경매개사결정이 송달되었나면 주체무자는 민법 세176,-Z: 

에 의하이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닫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세]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농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이는 압류사실유 주채무자가 알 수 있토록 경매개시 

정이나 경매기일봉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논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하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야 채무자에게 송달됨오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둥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21477 판결〉 


